
1� ┃� 한국저작권보호원� Korea� Copyright� Protection� Agency�  

해외�저작권�보호�동향� 2021.11.12.

�
일본� /� Japan�

일본의� '지적재산추진계획� 2021'과
�저작권�정책

신현철┃오사카대학� 지적기반종합센터� 특임강사

1.� 들어가며�

2.� '지적재산추진계획2021'의� 개요

(1)� 현황

(2)� 지적재산전략의� 7가지� 중점� 시책:� 시책①∼시책⑦

3.� 시책④� 디지털시대에� 적합한� 콘텐츠� 전략

(1)� 배경

(2)� 디지털� 시대의� 콘텐츠� 전략과� 저작권제도⦁관련정책의� 개혁
� � 가.� 현황과� 과제

� � 나.� 주요한� 시책� 방향

(3)� 콘텐츠⦁크리에이션⦁에코� 시스템을� 위한� 대처방안�
� � 가.� 현황과� 과제

� � 나.� 주요한� 시책� 방향

4.� 저작권법� 개정에� 관한� 논의

(1)� 개요

(2)� 확대집중허락(그림2� 참조)

(3)� 보상금� 지불에� 의한� 권리제한(그림3� 참조)

(4)� 집중관리와� 보상금� 지불에� 의한� 권리제한(혼합형)(그림4� 참조)

5.� 추진계획에� 대한� 검토와� 시사점



해외�저작권�보호�동향� ┃� 2

1.� 들어가며

일본의�코이즈미�전�총리는�2002년�제154회�통상국회의�시정연설에서�'지적재산입국'을�선언

하였다.� '지적재산입국'은�지적재산을�활용하여�제품과�서비스의�부가가치를�높여�경제·사회의�활

성화를�도모하는�정책으로,�일본�정부는�같은�해에� '지적재산기본법'을�제정함과�동시에�이�법을�

근거로�하여�지적재산전략본부를�설치하였다.�동�본부는�매년�'지적재산입국'의�달성을�위한�행동

지침인�'지적재산추진계획'을�책정하고�있는바,�이�글은�올해의�지적재산추진계획인�'지적재산추진

계획� 2021'1)의�개요를�간단히�정리하며,�저작권�정책을�중심으로�소개한�뒤,�시사점을�도출한�

것이다.�

2.� '지적재산추진계획2021'의�개요

� (1)� 현황�

'지적재산추진계획2021'은�올해�7월�13일에�'지적재산추진계획�2021∼코로나�후의�디지털·그

린�경쟁을�이겨내기�위한�무형재산�강화�전략∼'(이하� ‘추진계획'이라고�함)이라는�제목으로�결정

되었다.2)�추진�계획에�의하면�일본�정부는�①일본의�이노베이션�활동의�세계적�지위�후퇴,�②디지

털화의�가속,�③그린�사회3)(카본⦁뉴트럴4)과�탈탄소�사회)�실현의�요청,�④표준⦁지적재산을�둘
러싼�국제정세의�변화와�경쟁의�심각화,�⑤지적재산전략�활동의�발본적�강화의�필요성을�일본의�

지식재산을�둘러싼�주요�현황으로�인식하고�있다.�

특히�이노베이션�활동에�있어서�연구개발성과의�네트워크화나�데이터�분석을�통한�서비스�제공

을�위해서는�지적재산을�중심으로�한�무형�자산이�중요한�경영자원인데,�일본�기업은�무형�자산을�

둘러싼�경쟁에서�선진국에서�비하여�뒤쳐져�있으며�이러한�지적재산⦁무형자산의�활용전략을�이

1)� 知的財産戦略本部,� 知的財産推進計画2021∼コロナ後のデジタル⦁グリーン競争を勝ち抜く無形資産強化戦略∼,�
2021年7月13日(https://www.kantei.go.jp/jp/singi/titeki2/kettei/chizaikeikaku20210713.pdf)(2021년� 10월�
4일� 열람).�

2)�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,� 「知的財産推進計画2021」の策定に向けた意見募集の結果を公表,� 2021년� 3월�
8일(https://current.ndl.go.jp/node/44589)(2021년� 10월� 5일� 열람);� 결정에� 앞서� 지적재산전략본부� 소속의� '구
상위원회'는� 2020년� 7월� 이후� 8회에� 걸쳐� 지적재산전략� 구축을� 위한� 논의를� 하였고� 추진계획에� 29건의� 법인과�
각종� 단체의� 의견,� 7건의� 개인� 의견을� 반영하였다.

3)� 제203회� 임시국회� 스가� 전� 총리의� 소신표명� 연설자료(https://www.pref.tottori.lg.jp/secure/1226643/sanko1_
sorihatsugen.pdf)(2021년� 10월� 13일� 열람).

4)� 카본⦁뉴트럴이란� 온실효과� 가스의� 배출량과� 흡수량의� 균형� 유지를� 말하며� 카본⦁뉴트럴을� 달성하기� 위해서는� 온
실효과� 가스� 배출량의� 삭감⦁흡수작용의� 보전을� 강화할� 필요가� 있다.� 일본� 정부는� 2020년� 10월� 제203회� 임시국
회에서� '2050년� 카본⦁뉴트럴'을� 선언하고� 같은� 해� 12월에� '2050년� 카본⦁뉴트럴에� 따른� 그린� 성장� 전략'을� 새
워� '경제와� 환경의� 선순환'을� 만들어나가는� 전략을� 제시하고� 있다(https://ondankataisaku.env.go.jp/carbon_neu
tral/about/)(2021년� 10월� 13일� 열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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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한�이노베이션�자금�획득경쟁의�메커니즘도�충분히�기능하지�못한다는�지적이�제기되어�왔다.�

이�배경에는�일본�정부가�디지털화의�가속에�따른�디지털�트랜스포메이션(DX)5)의�추진과�콘텐츠�

산업을�둘러싼�환경변화에�대한�신속한�대응을�하지�못한�잘못이�있다.� �이에�관하여�추진계획은�

기술혁신에�따라�누구라도�부가가치가�높은�콘텐츠를�만들어�낼�수�있고�이러한�콘텐츠의�대량�

유통으로부터�생산되는�가치�있는�데이터�자본이�데이터�구동형�경제의�활력의�원천이�되고�있는�

상황�속에서�다양한�정보�자산을�수집⦁보존⦁재이용하기�위한�디지털�아카이브�사회의�실현이�
시급하며�크리에이터가�양질의�콘텐츠를�지속적으로�창조하기�위한�대가�환원의�제도�설계와�쿨�

재팬6)(이하�'CJ'이라고�함)�실현의�위기�극복을�위한�CJ전략의�재구축이�필요하다는�현황�인식을�

하고�있다.�

또한,�그린�사회의�실현은�디지털화와�함께�양륜을�이루고�기업의�경영전략에서도�SDGs·ESG

(환경·사회·거버넌스)7)가�중시되고�있는�가운데�이�분야의�투자�확보에�있어�중요하게�요구되는�

것이�카본�뉴트럴의�실현에�필요한�지적재산⦁무형자산과�그�활용�전략의�구축이며�이와�동시에�
일본�기업의�국제시장�획득을�위한�선진적인�표준�활용의�가속화와�21세기�지적재산�분야의�주역

인�데이터의�이용에�관한�국제적�규범�형성의�주도권�확보가�필요하다고�밝히고�있다.� �

이와� 같이� 추진� 계획은� 콘텐츠의� 전략적� 활용과� CJ전략의� 재구축,� 그린� 사회의� 실현을� 통

하여�디지털�시대에�맞는�지적재산전략�활동의�발본적인�강화의�필요성을�제기하고�있다.

� (2)� 지적재산전략의� 7가지�중점�시책�

추진계획은�위와�같은�지적재산을�둘러싼�현황�인식을�바탕으로�지적재산전략의�중점�시책��7가

지를�제시하고�있다.�이�글에서는�7가지�시책을�먼저�간단히�소개한�뒤�저작권�정책에�관한�'시책

5)� 디지털� 트랜스포메이션(Digital� Transformation,� DX)에� 관하여� 2018년에� 일본� 경제산업성이� 공표한� 'DX추진가이
드라인'에� 의하면� '기업이� 비즈니스� 환경의� 격렬한� 변화에� 대응하고� 데이터와� 디지털� 기술을� 활용하여� 고객과� 사
회� 요구를� 바탕으로� 제품과� 서비스,� 비즈니스� 모델을� 변혁함과� 동시에� 업무나� 조직,� 프로세스,� 기업� 문화⦁풍토를�
혁신하여� 경쟁� 우위를� 확립하는� 것'이라고� 정의하고� 있다(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18/12/2018121200
4/20181212004-1.pdf)(2021년� 10월� 13일� 열람).

6)� 쿨� 재팬(Cool� Japan)은� 2010년부터� 시작된� 정책이며� 2018년부터� 지적재산추진계획에� 포함되었다.� CJ란� 세계로
부터� 멋있다고� 인정되거나� 그렇게� 평가될� 수� 있는� 일본의� 매력이나� 장점을� 뜻하며� 식문화,� 애니메이션,� 대중문화,�
신칸센,� 전통공예,� 유명관광지� 등� 전형적인� 일본의� 모습뿐만� 아니라� 시부야의� 교차로,� 도시락� 통,� 부활� 활동,� 골목
길의� 풍경� 등� 외국인으로부터� 멋있다고� 평가되는� 것도� 포함된다.� CJ정책은� 일본� 상품과� 서비스의� 수출액� 및� 방일�
외국인의� 증가에� 공헌한� 것으로� 평가되고� 있다(https://www.cao.go.jp/cool_japan/about/pdf/190903_cjstrateg
y.pdf)(2021년� 10월� 13일� 열람).� � �

7)� SDGs는� 'Sustainable� Development� Goals'의� 약자이며� 지속가능한� 사회를� 실현하기� 위하여� 세계� 규모로� 노력해
야� 하는� 과제� 중에� 국제연합이� 채택한� 2030년까지� 달성해야� 하는� 17개의� 목표(빈곤,� 기아,� 교육,� 복지,� 에너지나�
경제� 등)를� 말한다.� 또한� 국제연합이� 사용하는� 용어로서� ESG가� 있는데� 이는� 환경(Environment),� 사회(Social),� 거
버넌스(Governance)의� 약자이며� 이� 3요소를� 고려한� 투자를� 의미함과� 동시에� 투자자의� 관점에서� 보는� 투자� 유치
를� 위한� 기업의� 노력을� 말한다.� SDGs가� 투자� 등에� 한정되지� 않고� 세계가� 공통으로� 노력해야� 하는� 목표를� 말한다
는� 점에서� ESG와� 다르다(https://www.mofa.go.jp/mofaj/gaiko/oda/sdgs/about/index.html)(2021년� 10월� 13
일� 열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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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�디지털�시대에�적합한�콘텐츠�전략'에�관해서는�장을�바꾸어�다루기로�한다.�7가지�시책의�개요

는�다음과�같다.�

①�코퍼레이트�거버넌스�코드8)�등의�개정을�고려한�지적재산�투자⦁활용�촉진�메커니즘�구축과��기업의�
경영�디자인�시트9)의�적극적�활용을�통하여�경쟁력의�원천인� '지적재산의�투자⦁활용을�촉진하는�
자본⦁금융�시장의�기능�강화'를�추진한다.

②�스마트�시티나�스마트�농업,�스마트�푸드�체인�등�부처�횡단적인�중점검토분야에서� '우위(優位)한�
시장�확대를�위한�표준의�전략적인�활용'을�추진한다.�

③�포괄적�데이터�전략10)에서�제시하는�중점�추진�분야(건강⦁의료⦁보건,�교육,�방제,�농업,�인프라,�
스마트�시티)에�관한�데이터�활용�플랫폼�구현�등�'데이터의�활용�촉진을�위한�환경�정비'를�실시한다.�

④�콘텐츠의�디지털�송신을�원활하게�하기�위하여�권리�처리�일원화�등� '디지털�시대에�적합한�콘텐츠�

전략'을�강구한다.�

⑤�농림수산업분야의�노하우�등을�영업비밀로서�보호⦁활용하기�위한�지적재산권�제도�정비와�지적재산�
거래에�관한�표준�계약서�양식의�보급�등의�환경�정비를�통한� '스타트업⦁중소기업⦁농업�분야의�
지적재산�활용'을�강화한다.�

⑥�지적재산�분쟁해결을�위한�인프라�정비와�애비던스�시스템(e-CSTI)11)을�이용한�산학연계의�데이터�

활용�촉진�등� '지적재산�활용을�지원하는�제도�운용'을�강화한다.�

⑦�쿨�재팬(CJ)�관련분야의�중점화를�위한�대처�방안�검토와�지역�산업�디지털화의�모델케이스�창출�

등을�통한� '쿨�재팬(CJ)� 전략의�재구축'을�도모한다.�

이와�같은�7가지�중점�시책�중�시책④는�지적재산전략본부�하의�'디지털시대에서의�저작권제도

8)� 코퍼레이트� 거버넌스� 코드(corporate� governance� code)란� 상장기업이� 행하는� 기업통치(코퍼레이트� 거버넌스)에�
있어서� 가이드라인으로서� 참조해야� 하는� 원칙⦁지침을� 말하며� 금융청과� 동경증권거래소� 홈페이지에� 매년� 개정⦁
게재되어� 있다.�

9)� 경영� 디자인� 시트란�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이� 2018년� 작성한� 기업의� 미래� 구상� 프레임� 워크로써� 미래를� 향하여�
기업이� 지속적인� 성장을� 하기� 위하여� 미래� 경영의� 근간이� 되는� 가치창조� 메커니즘(자원을� 조합하여� 기업� 이념에�
맞는� 가치를� 창조하는� 제도)을� 디자인하여� 이행하게� 하는� 시트(Sheet)를� 말한다.� 20세기는� 품질� 좋은� 제품을� 만들
면� 잘� 팔리는� 시대였지만� 21세기는� 체험과� 공감이� 요구되는� 무형재산이� 보다� 많은� 가치를� 만들어� 낸다는� 인식� 하
에� 지적재산을� 비즈니스� 모델과� 적절하게� 융합하여� 위기를� 극복하고� 기업의� 장래를� 구상하는� 도구로서� 알려져� 있
다(https://www.kantei.go.jp/jp/singi/titeki2/tyousakai/kensho_hyoka_kikaku/torimatome/design.pdf)(2021
년� 10월� 9일� 열람).

10)� 포괄적� 데이터� 전략이란� 일본� 정부가� 2021년� 6월에� 발표한� 세계� 최고� 수준의� 디지털� 국가를� 지향함에� 있어� 필
요한� 디지털� 기반을� 구축하기� 위한� 전략이다.� 주된� 검토사항으로서� '행정에서의� 데이터� 행동� 원칙� 구축',� '플랫폼
으로서의� 행정이� 가져야� 하는� 기능',� '신뢰� 기반� 구축',� '데이터� 연계에� 필요한� 공통� 규칙의� 구체화� 및� 도구� 개발'�
등을� 들� 수� 있다.� 이� 전략은� 현실� 공간과� 사이버� 공간이� 고도로� 융합하여� 새로운� 가치를� 창출하는� 인간� 중심의�
사회� 구축을� 목표로� 하고� 있다(https://www.kantei.go.jp/jp/singi/it2/kettei/pdf/20210618/siryou3.pdf)(2021
년� 10월� 9일� 열람).

11)� 애비던스� 시스템(e-CSTI,� Evidence� data� platform� constructed� by� Council� for� Science,� Technology� and� I
nnovation)이란� 일본� 정부가� 대학� 등의� 연구� 기관에서의� '연구',� '교육',� '자금� 획득'에� 관한� 증거를� 수집하고� 입력
과� 출력의� 관계를� 가시화하기� 위한� 각종� 분석� 기능을� 개발하여� 관계� 부처와� 국립대학⦁연구개발법인� 등의� 관련
기관에� 대하여� 분석� 기능⦁데이터를� 공유하는� 플랫폼을� 말한다(https://e-csti.go.jp/about)(2021년� 10월� 10일�
열람)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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⦁관련정책의�방안�검토�태스크포스'에서�1년�반에�걸친�배경�분석과�심도�있는�논의를�바탕으로�
결정되는�등�다른�시책에�비하여�체계적인�검토가�이루어졌으며�일본�정부의�다른�정책에도�반영

되어�그�중요도가�높다고�볼�수�있다.12)

3.� 시책④�디지털시대에�적합한�콘텐츠�전략

� (1)� 배경

신형�코로나는�콘텐츠�분야�중�특히�이벤트⦁엔터테인먼트에�심각한�영향을�미치고�있는�한편�
집콕족�소비에�의한�게임과�전자�서적,�동영상�송신서비스의�수요를�큰�폭으로�확대시키고�있다.�

따라서�콘텐츠�분야의�DX를�진행할�것인지의�여부가�향후�이�분야의�성장�열쇠를�쥐고�있다고�

말할�수�있다.�

이에�관하여�추진�계획의�시책④는�저작권�정책에�관하여�각�항목별로�현재의�상황과�과제�인식

을�바탕으로�주요한�시책을�제시하고�있으며�이것은�추진계획의�공정표에도�반영되어�있다.�추진

계획은�공정표에�따라�관련�관계부처가�2021년부터�각�시책�내용을�추진하도록�되어�있는데�여기

서는�이�글의�성격을�고려하여�문부과학성의�저작권�관련�시책에�관한�사항만을�소개하기로�한다.�

� (2)� 디지털�시대의�콘텐츠�전략과�저작권제도·관련정책의�개혁

� � 가.� 현황과�과제

(콘텐츠�제작�환경의�변화)� �디지털화⦁네트워크화의�진전에�따라�콘텐츠�산업을�둘러싼�환경은�
소비자⦁일반인의�제작�시장에의�참가�확대,�전송�가능한�데이터양의�증대�및�플랫폼�서비스의�
대두�등으로�크게�변화하고�있다.�

(원활한�저작권�처리의�어려움과�이익�환원�제도의�마비)�문화�자원이�풍부한�일본에�있어�이러

한�환경�변화는�권리자⦁이용자⦁국민경제상의�상호�이익을�확대하는�좋은�기회이다.�하지만�현
행�저작권제도�하에서는�예를�들어�방송국이�과거에�방송한�프로그램�등을�송신하는�경우�방송프

로그램에서�사용한�음악과�사진�등의�이용�허락을�원작자나�배우�등에게�일일이�받아야�하고�저작

권자와�연락두절로�인하여�콘텐츠�이용을�단념하는�경우도�있어�원활한�콘텐츠의�이용⦁활용이�
12)� 저작권� 관련� 과제는� '지적재산추진계획2021'� 뿐만� 아니라� '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1� 日本の未来を

拓く４つの原動力∼グリーン,� デジタル,� 活力ある地方創り,� 少子化対策∼'(令和3年8月18日),� '成長戦略フォ
ローアップ⦁成長戦略フォローアップ工程表'(令和3年6月18日)� 및� '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に対する総合的
な対策メニュー'(令和3年4月9日)에도� 제시되어�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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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루어지지�않고�있는�실정이다.�또한�콘텐츠�제작환경에서는�하청구조인�업계가�적지�않고�크리

에이터가�프리랜서인�경우도�많아서�작품�성공에�의한�이익이�이들에게�반영되지�않는다는�지적

과�디지털화의�지연에�의한�낮은�생산성과�장시간�노동�등에�의하여�콘텐츠�산업�전체의�생산성과�

경쟁력이�낮아지고�인재�유출이�일어나고�있다는�우려의�목소리가�나오고�있다.

(에코�시스템의�구축과�일원적인�권리처리를�위한�환경�정비의�추진)�콘텐츠�산업의�활성화를�

도모하고�환경변화에�따른�사회경제적�기회를�최대한�살리기�위해서는�양질의�콘텐츠가�지속적으

로�창조되고�크리에이터에게�적정한�대가가�환원되면서�콘텐츠의�이용⦁활용이�촉진되는�에코�시
스템13)의�구축이�중요한�과제이며�이를�위해서는�콘텐츠�유통의�양적⦁질적�구조변화가�현저한�
상황을�고려하여�방대하고�다종다양한�저작물을�원활하고�신속하게�이용할�수�있는�일원적인�권

리처리를�위한�환경�정비가�필요하다.

� � � �

� � 나.� 주요한�시책�방향

� � � ①�일원적인�권리처리�제도�실현

과거의�콘텐츠,�UGC(User�Generated�Contents,�일반�이용자에�의해�제작된�콘텐츠),�권리자�

불명�저작물�등�저작권�관리�사업자가�집중�관리하지�않는�방대하고�다종다양한�저작물에�관하여�

확대집중허락제도�등을�기반으로�간소하고�일원적인�권리처리가�가능한�제도�방안을�제시한다.

� � � ②� 권리자�정보�데이터베이스�활용과�권리정보의�집약

권리�처리나�대가�환원의�원활화에�도움이�되는�기술과�권리자�정보�데이터베이스�활용을�추진

하기�위하여�관계자의�요구를�검토하고�관계�부처와의�연계를�통한�방안을�강구하며�음악�분야에

서�구축한�권리�정보�데이터베이스에�저작권�등�관리�사업자에게�권리를�맡지�않은�개인�크리에이

터�등의�권리�정보�등록�기능을�부가하여�권리�정보의�집약을�도모한다.

� � � ③� 저작권�교육과�계몽�활동�실시�

SNS�등의�보급�등에�따라�모두가�쉽게�저작물의�창작⦁발신⦁이용이�가능해져�저작권�문제가�
발생할�수�있기�때문에�저작권�강습회나�세미나,�Youtube�동영상�제작을�통하여�디지털�네트워크�

환경에서의�저작물�이용의�유의점과�저작권�계약�등에�관한�보급�계발⦁교육을�실시한다.
� � � ④� 저작물�이용에�관한�시스템�구축과�콘텐츠�제작환경�개선을�위한�지원�방안�검토�

13)� 지적재산분야에서� '에코� 시스템'이란� 지적재산을� 창조⦁보호하고� 활용하는� 순환을� 말하는� '지적창조� 사이클'의� 개
념에� 더하여� 여기서� 생겨나는� 지적재산권을� 바탕으로� 사람들이� 서로나� 사회에� 대하여� 긍정적인� 영향을� 미쳐� 자
율적으로� 새로운� 관계가� 구축되고� 새로운� 지식이나� 지혜가� 생겨� 새로운� 가치가� 창출된다고� 하는� 이른바� '지적재
산의� 생태계'를� 말한다(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21/06/20210615004/20210615004.html)(2021년�
10월� 19일� 열람).�

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21/06/20210615004/20210615004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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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저작물�이용�계약서의�표준�양식을�제공하는�'저작권�계약서�작성�지원�시스템'14)을�재구축하

며�콘텐츠�제작에서의�거래�적정성�및�취업환경의�개선에�도움이�되는�각종�가이드라인과�지원�

방안을�알리고�가이드라인의�준수�상황을�조사한다.

� � � ⑤� 개정�저작권법의�원활한�시행에�관한�가이드라인�작성

� � � '방송�프로의�인터넷�동시�송신�등의�권리�처리의�원활화에�관한�저작권법�개정'15)이�원활하

게�시행되게�하기�위하여�관계자의�의향을�반영한�가이드라인을�작성한다.

� (3)� 콘텐츠·크리에이션·에코�시스템을�위한�대처방안�

� � � 가.� 현황과�과제

� � � ①�모방품⦁해적판�방지를�위한�지속적인�대책�강화
신형�코로나로�인한�집콕족의�수요와�더불어�최근�해적판사이트에의�액세스�건수가�소위�'만화

마을�사건'이�발생한�시기의�건수를�넘는�등�해적판사이트에�의한�피해가�심각해지고�있기�때문에�

관민�일체로�지속적인�모방품⦁해적판�대책에�통한�엄정한�규제를�실시한다.
� � � ②� 디지털�아카이브�정책의�추진

자유�이용이�가능한�디지털�콘텐츠가�일상적으로�이용되는�가운데�일본이�보유하는�다양한�문화

자원�등의�디지털�아카이브화를�신속히�진행하여�다양한�분야의�창작활동의�기반이�되는�디지털�

아카이브�사회의�실현과�디지털�콘텐츠의�폭�넓은�이용⦁활용을�위한�환경�정비를�추진한다.
� � � ③� 영상�제작�지원

신형�코로나의�영향으로�영상제작의�현지촬영�유치에�제약이�있지만�지속적인�촬영�환경의�개선

을�추진하고�현지촬영�유치의�효과�검증과�자금�지원을�통한�현지촬영�유치�방안을�검토한다.

 
� � � 나.� 주요한�시책�방향

� � � ①�해적판�방지�대책의�효과와�관련�개정�저작권법의�검증�

2021년�4월에�갱신한�'인터넷상의�해적판에�대한�종합적인�대책�메뉴�및�공정표'16)에�따라�저

14)� 일본� 문화청은� 디지털화⦁네트워크화의� 진전에� 따라� 저작물의� 이용형태가� 다양해짐에� 따라� 저작권� 계약� 문제가�
발생할� 가능성에� 대비하여� 홈페이지에� 저작권� 등에� 관한� 계약� 형식을� 공개하여� 서면� 계약의� 활성화를� 추진하고�
있다(https://pf.bunka.go.jp/chosaku/chosakuken/c-system/)(2021년� 10월� 17일� 열람).�

15)� 2021년� 일본� 저작권법� 개정은� ①방송프로의� 인터넷� 동시송신� 등에서의� 저작물� 이용,� ②국립국회도서관에� 의한�
절판� 등� 자료의� 인터넷� 송신⦁각� 도서관� 등에� 의한� 도서관� 자료의� 메일� 송신� 등을� 가능하게� 하는� 권리제한규정
이� 개정되어� ①은� 2023년� 1월� 1일에� 시행되며,� ②는� 각각� 공표한� 날부터� 1년⦁2년을� 넘지� 않는� 범위� 내에서�
정령이� 정하는� 날에� 시행된다.� � �

16)� 인터넷상의� 해적판에� 대한� 종합적인� 대책� 메뉴� 및� 공정표는� 2019년� 10월� 공표되었고� 올해� 4월� 갱신되었다.�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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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권�교육⦁의식�계발을�실시하며�양국�간�협의�등을�통한�해적판�대책�강화�활동,�침해�발생국의�
정부�직원�등에�대한�세미나�실시,�재외�공관�등을�통한�침해�방지�활동�지원�및�관계부처와의�

연계를�통한�대책�효과의�검증과�필요한�대처방안을�강구하고�침해�콘텐츠의�다운로드�위법화에�

관한�개정�저작권법17)에�대하여�시행�후� 1년을�목표로�효과�검증을�실시한다.

� � � ②� 재팬�서치를�통한�콘텐츠�이용�모델의�구축

일본의�다양한�콘텐츠의�검색⦁열람⦁활용할�수�있는�플랫폼인�재팬�서치18)에서�디지털�정보�
자원을�폭�넓게�소개할�수�있도록�다양한�분야⦁테마가�연계된�콘텐츠의�이용⦁활용�모델을�구축
하고�해외�발신을�강화한다.�

� � � ③� 현지촬영�유치�방안�검토

외국�영상�작품의�일본�촬영�유치에�관한�실증�조사를�진행하고�촬영�유치를�통한�인재�육성과�

영상�작품의�제작�방법⦁제작�관리�등에�관한�새로운�지견의�획득,�지역�활성화와�인바운드�증가�
등의�효과�검증을�통한�지속적인�재정�지원�등�현지촬영�유치�방안을�검토한다.

4.� 저작권법�개정에�관한�논의

� (1)� 개요

이와�같이�저작권�관련�시책은�디지털�네트워크�환경에서의�저작물�이용⦁활용의�유의점과�저
작권�계약�등에�관한�보급�계발⦁교육,�콘텐츠�제작에�관한�환경�조성과�재정�지원,�개정�저작권법
의�실효적�운용에�위한�가이드라인�작성�등으로�구성되어�있다.�이와�같은�시책�중에�최근�저작권

법�개정에�영향을�미치는�중점적�시책은�디지털�시대의�콘텐츠�이용⦁활용과�제작�환경의�변화(그
림1�참조)에�따른� '대량의�다종다양한�콘텐츠에�관한�일원적�권리처리제도의�실현',�즉�콘텐츠의�

디지털�송신을�원활하게�하기�위하여�송신할�때에�발생하는�복잡한�저작권�처리와�이용�창구를�

일원적으로�실시하는�제도의�창설이라고�말할�수�있다.19)� �

로� 리치사이트� 대책� 및� 침해� 콘텐츠의� 다운로드� 위법화를� 포함하는� 개정� 저작권법의� 성립⦁시행� 등의� 진행� 상황
을� 소개하고� 있다(http://www.kantei.go.jp/jp/singi/titeki2/chitekizaisan2020/pdf/kaizoku_taisaku.pdf)(202
1년� 10월� 17일� 열람).

17)� 신현철,� '일본,� 리치사이트의� 규제와� 위법� 다운로드에� 대한� 저작물� 보호의� 확대',� C� Stoy� 22호� 12면∼15면,�
2020.�

18)� 재팬� 서치(Japan� Search)이란� 서적� 등� 분야,� 문화재� 분야,� 미디어� 예술� 분야� 등� 다양한� 분야의� 디지털� 아카이브
와� 연계하여� 일본이� 보유하는� 다양한� 콘텐츠� 데이터를� 정리하여� 검색할� 수� 있는� 분야� 횡단적� 통합� 검색� 포탈을�
말한다(https://jpsearch.go.jp/)(2021년� 10월� 16일� 열람).

19)�著作権窓口を一元化 アニメや音楽配信—政府が推進計画決定,� 2021년� 7월� 13일(https://www.jiji.com/jc/artic
le?k=2021071301080&g=pol)(2021년� 10월� 20일� 열람).

https://www.jiji.com/jc/article?k=2021071301080&g=po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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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이에�관하여�일본�정부는�➀확대집중허락제도,�➁보상금�지불에�의한�권리제한제도,�➂집중관
리와�보상금�지불에�의한�권리제한제도(혼합형)에�더하여�기존의�④권리자�불명�등의�재정�제도를�

근본적으로�재검토하여�올해�내에�결론을�내는�것으로�시책의�방향을�정하고�있다.�④는�상당한�

노력에도�불구하고�권리자�불명�등의�이유에�의하여�권리자와�연락이�되지�않는�경우�문화청장관

의�재정을�받아�문화청장관이�정하는�금액의�보상금을�저작권자를�위해�공탁함으로써�그�저작물�

등을�이용할�수�있는�운영을�말하는데�이번�재검토에서는�이�제도를�보다�폭넓게�이용할�수�있게�

하기�위하여�행정�기관에�의한�재정이�아니라�집중�관리�단체�등을�창구로�하고�간소한�절차로�

이용할�수�있도록�개선할�예정이다.�

①∼④는�반드시�어떤�하나를�선택해야�하는�것이�아니라�상호�병존⦁보완�관계에�있다.�아래에
서는�①에서�③을�중심으로�소개한다.20)� 　

� � � 나.� 확대집중허락제도(그림2�참조)

이�제도는�집중관리단체와�이용자�간의�이용허락계약의�효과를�단체에�관리�위탁을�하지�않은�

저작물�등의�이용에�대해서도�미치는�운영을�말한다.�구체적인�제도설계는�국가에�따라서�다르지

20)� 지적재산전략본부� 구상위원회,� 콘텐츠� 소위원회� 디지털시대의� 저작권제도⦁관련정책� 검토� 태스크포스� 제6회� 자료,�
2021년� 1월� 22일(https://www.kantei.go.jp/jp/singi/titeki2/tyousakai/kousou/digital_kentou_tf/dai6/siryo
u2-2.pdf)(2021년� 10월� 17일� 열람).

https://www.kantei.go.jp/jp/singi/titeki2/tyousakai/kousou/digital_kentou_tf/dai6/siryou2-2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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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�집중관리단체가�상당수의�저작권자를�대표하고�있어야�하며�관리�위탁을�하지�않은�권리자에�

대해서도�관리�위탁을�하고�있는�권리자의�이용조건과�평등하게�취급해야�하는�특징이�있다.�그�

밖의�특징을�정리하면�다음과�같다.�

➀권리의�배타성이�유지되며�비�가입자도�옵트-아웃(Opt-Out)에�의하여�권리의�배타성을�유지
하는�것이�가능하고�이용�용도에�큰�제한이�없다.

➁공공성이�높지�않고�대가�등의�이용�조건의�결정을�어느�정도�시장에�맡기는�것이�좋은�영역
에�적합하며�거래�비용의�감소에�의한�권리자⦁이용자�상호�이익의�최대화와�적정한�대가�
환원을�실현할�수�있다.

➂거래�적정성를�담보하기�위하여�정확한�이용�실적에�따른�징수⦁분배�및�거래�규칙에�대한�
행정�감독이�요구된다.

� � � 다.� 보상금�지불에�의한�권리제한제도(그림3�참조)

이�제도는�법제도상�금지청구권을�인정하지�않고�금전적�청구권을�규정하는�운영을�말한다.�일

본에서는�'사적녹음녹화�보상금제도'와�'수업목적�공중송신�보상금제도'�등�관련�권리자와�이용자�

수가�많고�개개의�이용이�비교적�소액인�경우에�지정관리단체에�의한�집중관리�하에서�보상금�처

리가�이루어지고�있다.� 이�제도의�특징을�정리하면�다음과�같다.

➀권리의�배타성을�제한한다(제도�설계에�따라서는�옵트�아웃에�의하여�권리의�배타성을�유지
하는�것도�가능하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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➁공익적인�이유에�의하여�정형적인�이용을�촉진하거나�이용자를�외형적으로�특정⦁예상�하기�
쉬운�영역에�적합하다.

③적정한�보상금액,�이용실적에�근거하는�보상금�관련�업무의�적정한�집행을�담보하기�위한�행

정�감독이�요구된다.

� � � 라.� 집중관리와�보상금�지불에�의한�권리제한제도(그림4�참조)

이�제도는�집중관리단체가�관리를�하고�있는�저작물에�대해서는�집중관리에�맡기고�권리처리창

구가�분명하지�않은�비�가입자의�저작물�등에�대해서는�보상금�지불에�의한�권리제한의�대상으로�

하는�운영을�말한다.�일본에서는�방송프로의�동시�송신�등에서�음반⦁음반�실연이나�일부�영상�
실연의�이용�원활화�방책으로�도입되어�있다.� 이�제도의�특징을�정리하면�다음과�같다.

➀집중관리단체에�관리를�위탁하고�있는�권리자에�관해서는�권리의�배타성이�유지되기�때문에�
이용�용도에�큰�제한이�없다.

➁비�가입자에�관해서는�공익적인�이유�등�권리의�배타성을�제한하는�정당화�사유가�필요하다
(제도�설계에�따라서는�옵트�아웃에�의하여�권리의�배타성을�유지할�수도�있다).

➂이용자를�외형적으로�특정⦁상정하기�쉬운�영역에�적합하며�거래의�적정성과�보상금�관련�업
무의�적정한�집행을�담보하기�위한�행정�감독이�요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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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� � �

5.� 추진계획에�대한�검토와�시사점 � �

일본�정부는�디지털�시대의�치열한�경쟁�속에서�기업의�지적재산�전략을�강화하는�것이�일본�

미래에�대한�투자이고,�기업의�경제활동을�활발하게�하며,�문화적으로�풍부한�사회를�만들기�위한�

중요한�과제로�인식하고�있다.�이�과제�인식의�근저에는�일본�기업은�우수한�기술과�아이디어를�

보유하고�있지만� '이노베이션�후진국'이라는�레테르를�불식하려는�의도가�있는�것으로�판단된다.�

이러한�과제�해결을�위하여�추진�계획은�ⓐ콘텐츠의�원활한�디지털�송신을�위한�일원적�저작권

처리�제도�창설,�ⓑ기업의�지적재산�투자와�활용�전략의�공개�등을�촉진하는�가이드라인�책정,�ⓒ

부처�횡단적⦁전략적�중요�분야의�표준화�활동�강화를�제시하고�있다.�
무형자산을�이용한�지적재산전략의�국제적�주도권을�확보하는�것은�한국뿐만�아니라�천연자원

이�풍부하지�못한�일본에서도�국가의�경제�안전보장의�관점에서�매우�중요하다.�하지만�이번�추진

계획은�일본의�지적재산�창조⦁활용�활동을�환기시켰다는�의의는�있지만�지금까지의�추진계획에�
비하여�국가가�제시하는�굵직한�정책으로서의�방향을�읽을�수�있는�부분이�매우�제한적인�인상을�

주고�있으며�시책의�추상성이�높고�공정표도�구체적인�방향성을�제시하지�못하는�한계를�드러내

고�있는�듯하다.�

� � 특히�ⓑ에�관련된�지적재산�경영�정책은�이미�10년�전부터�진행해�오고�있음에도�불구하고21)�

아직�사회�전반에�침투하지�않고�있는�것이�현실이며�추진계획도�일본의�지적재산전략이�기로에�

21)� 何度看板を掛け替えれば,� 前に進む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,� 2021년� 6월(https://k-houmu-sensi2005.hatenab
log.com/entry/2021/06/21/230000)(2021년� 10월� 17일� 열람).

https://k-houmu-sensi2005.hatenablog.com/entry/2021/06/21/23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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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�있다고�지적하고�있다.�

일본의�추진계획�중에�논의의�투명성을�가지고�체계적으로�진행해�오고�있는�것이�ⓐ에�관련된�

저작권�정책이라고�평가할�수�있다.�추진�계획에는�인터넷상의�해적판�피해�확대를�방지하기�위한�

개정�저작권법의�검증�작업이�포함되어�있으며�개정�저작권법의�테두리�안에서�최근�신형�코로나

의�영향으로�사회적�문제가�되고�있는�패스트�영화22)에�대한�법적�대응�문제도�해결될�가능성이�

높아�검증�작업은�향후�법제�정비�방안�연구에�있어서�중요한�의의를�가진다고�볼�수�있다.�

또한�다양한�콘텐츠를�신속하게�국민에게�제공하기�위해서는�저작물의�디지털�아카이브화와�저

작물�이용⦁활용의�촉진,�창작자에의�대가�환원이�원활하게�이루어질�수�있는�저작권�처리에�관한�
제도�설계가�필수�불가결한데�이에�따른�일원적�권리처리제도에�관한�일본�논의의�추이도�주목할�

만한�가치가�있다.�

이�논의에서는�ⅰ)분야⦁용도에�따라�최적의�수단⦁절차로�나누어�사회�구조나�환경�변화에�대
응하고�있는지,�ⅱ)권리자의�의사�존중과�시장�합리적이며�신속한�대가�결정이�이루어지고�있는지,�

ⅲ)권리�처리의�방해물을�사회적�의의와�합리성에�비추어�간결하고�적절하게�해결하고�있는지�등

의�조건이�검토되고�있다.23)�이러한�관점에서�추진계획은�한국의�저작권�처리�제도를�재검토하는�

계기를�제공하고�있다고�말할�수�있다.

디지털�시대에�걸맞은�바람직한�지적재산제도⦁관련�정책의�구현이라는�관점에서�지적재산전략
을�강화하는�것은�문화적으로�풍요로운�사회를�만들기�위한�중요한�과제이다.�향후�추진계획의�

진행�상황과�정도,�일본이�선택하는�저작권의�처리제도는�디지털�선진국인�한국이�지적재산�분야

의�경쟁우위�확보를�위한�지적재산�관련�정책을�설계함에�있어�참고가�될�것으로�보인다.�이와�

동시에�추진계획의�일부�내용처럼�어중간한�이념�선행의�정책�제시가�아니라�산학관⦁기업�간의�
울타리를�넘은�제휴⦁협조와�오픈�이노베이션을�전제로�한�새로운�지적재산�정책은�어떤�것이어
야�하는지�등에�관한�끊임없는�원론적�고찰을�통하여�이를�보다�구체적인�방향으로�제시해야�할�

필요가�있다는�점을�강조하면서�이�글이�한국의�지적재산�정책을�되돌아�볼�수�있는�기회가�되기

를�바란다.�

22)� 신현철,� '일본,� 패스트� 영화와� 저작권� 보호',� C� Stroy� 29호� 14면∼19면,� 2021.
23)�野澤佳悟,�過去作品もネット配信しやすく,�政府が知的財産推進計画,� 2021년� 7월� 13일(https://av.watch.impr

ess.co.jp/docs/news/1337815.html)(2021년� 10월� 20일� 열람).

https://av.watch.impress.co.jp/docs/news/1337815.html

